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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나스1) 문제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에 180년 동안 이어져 온 영
토분쟁의 역사다. 아르헨티나 근처 대서양에 있는 세 개의 섬, 즉 말비나
스 제도, 인근의 샌드위치 섬과 조지아 섬의 영유권을 다투고 있는 문제
로 그 중에 말비나스 제도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 말비나스 문제라고 알려
져 있다.
본 논문은 두 개의 분석 축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축은 두 국가 사
이에 영토분쟁을 불러오게 된 일련의 사건을 나열하고 그 특징을 분석해 
보며, 그 과정에서 영토분쟁 문제가 독립 이후의 아르헨티나 사회에서 갖
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함의를 설명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분석 축
은 양국 간 영토분쟁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영토분쟁의 토대를 만든 핵심 요인 중 하나인 주민자결의 원칙
을 설명할 것이다.
‘말비나스 문제’는 21세기 초엽에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개별 국가의 
주권은 평등한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드는 대표적 사안으로, 국제 질서
를 관장하는 유엔 활동의 정당성까지도 불신하게 만드는 문제이다. 아무
튼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말비나스 문제는 오늘날 21
1) 영국에서는 ‘포클랜드’라고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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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나스 섬의 위치 
세기 초까지도 강대국이 여전히 
남대서양에서 식민지 영토를 유
지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 중 하나다.
영토의 상실에서 외교정책의 
형성까지
영국과 아르헨티나 간의 영
토분쟁의 근원은 영국이 남대서
양의 섬들을 침략해서 아르헨티
나 원주민과 당국자를 추방한 
1833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외교관계를 
수립하던 1825년만 하더라도 양국 관계는 대단히 평화로웠고, 영국은 말
비나스 제도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1829년부터 영국
의 대응은 바뀌기 시작했고, 결국 1833년 군함을 파견하여 동(同) 제도를 
점령하기에 이른다. 이는 명백하게 아르헨티나의 영토주권을 침해한 침략
전쟁이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어떤 근거에서 영국
에 항의하고 있는지, 영토분쟁을 야기한 일련의 핵심적인 사항을 분석해 
보자.
- 원래 말비나스를 포함한 세 개의 섬은 1494년 토르데시야스 조약에 의해 
스페인 제국의 관할권 아래 있었다. 이 조약은 대서양 및 태평양 상에 새로
운 분계선을 정한 기하학적 영토 분할 조약으로, 영토 분쟁을 평화롭게 마
무리 지은 사례 중 하나다.
- 1520년 유럽에서 제작된 페트루스 아피아누스(Petrus Apianus)의 세계지
도에는 말비나스 제도가 스페인 영토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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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스페인의 지배권은 1713년 위트레흐트 조약에서 
다시 인정되었다. 그때부터 1811년까지 스페인은 말비나스 제도를 통치할 
총독을 32차례나 파견해 관할했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점유물 유보의 원칙에 따라 말비나스를 포함한 세 개
의 섬을 스페인의 유산으로 간주했다.
- 1820년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리나 다비드 헤웨트(Marina David Jewett)
를 말비나스에 파견·점령했다.
- 아르헨티나 독립 후, 영국은 독립정부의 승인과정에서부터 1825년 수교·
통상·항해 조약에 이르기까지 문제의 영토들에 대해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
았다.
- 아르헨티나 정부는 1829년 6월 10일 말비나스 정치·군사 사령부를 창설
하는 정부령을 발표했다. 그해 11월 영국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동 포고
령에 대해 항의했다.
- 1833년 1월 3일 영국의 전함 클리오가 말비나스 섬 내 솔레다드 항구를 
점령한 후 아르헨티나 파견대를 추방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1월 6일 영국 
대리공사에게 즉각적으로 항의했으며, 1월 22일 런던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
표부를 통해 영국 정부에 항의서한을 제출했다. 이후 아르헨티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영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영국정부는 계속해서 동 문
제를 회피하고 있다.
- 영국 정부는 1834년 말비나스에 상주할 무장군대의 지휘관을 임명했다.
- 영국 정부는 1841년 말비나스에 총독을 파견함으로써 식민정책을 노골화
하기 시작했다.
위에 언급한 사실은 아르헨티나의 호세 마리아 루다 대사가 1964년 9
월 9일 유엔에 제출한 공식 서한에 체계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1965년 유
엔총회는 식민지의 독립을 촉구하는 결의안 2065/XX을 채택했다. 이 결
의안은 아르헨티나가 국제외교무대에서 처음으로 거둔 승리로, 말비나스 
문제를 영토분쟁의 문제로 끌어 올린 위대한 승리였다. 1833년 이래 오늘
날까지 아르헨티나 정부의 입장은 한결같다. 줄곧 평화적인 방법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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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비나스 섬이 아르헨티나 영토임을 주장하는 광고판 
비나스 제도의 반환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1982년의 무모한 군사
작전은 예외적이고 돌발적인 사건이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당
시 군사정부는 영토보다는 정치적 문제로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
이다. 그들은 인플레이션과 실업, 정치 혼란, 인권침해를 비판하는 내부
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외부의 위기를 야기한 것이다.
근래 아르헨티나는 카를로스 메넴 정부 하에서 영국과 외교관계를 정
상화시켰다. 1989년부터 1990년 마드리드 공동선언에 이르는 협상과정에
서, 양국은 말비나스, 조지아, 샌드위치 세 개의 섬과 그 주변 해역에서 
분쟁을 피하기 위해 통행허가증 제도를 모색했다.2) 1989년 10월 19일의 
공동선언에 따라 이 제도는 양국의 모든 실제적인 활동에 적용되었다. 
영국과의 외교관계 재개, 말비나스 제도에 대한 통행허가증 제도 등
2) 군사문제에 관한 양국 간 신뢰회복과 수산자원의 보호·유지, 석유탐사 및 채굴, 아르
헨티나와 말비나스 제도 간 항공로 및 항해로 문제 등 광범위한 사안들을 다루고 있
는데, 이는 양국 간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면서 양국관계를 평화 속
에 굳건히 만들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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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말비나스 제도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이
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1989년 시작된 외교협상의 부정적인 면 또한 간
과할 수 없다. 국교정상화 이래 영국 정부는 말비나스의 영유권 문제를 
심층적으로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결코 복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
지만 영국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세 개의 섬을 실효지배하
고 있는 현 상황에서조차도 지배권의 행사는 제한적이라는 사실이다. 왜
냐하면 2001년 항공운항 헌장에 따라 항공기 구입은 아르헨티나 항공운
항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험 물질을 관리하고 인명을 구조하는 해상 
관리 부문에서도 아르헨티나의 통제를 따라야하기 때문이다.
아르헨티나의 외교정책을 분석해 보면 말비나스 섬과 샌드위치 섬, 
조지아 섬 및 그 주변 도서와 해역에 대한 입장은 명백하다. 그 지역은 
아르헨티나 영토의 일부분으로 절대적인 영유권 지역이라고 항상 주장해 
왔다. 또한 “영토는 굳건한 땅으로 이루어진 공간뿐만 아니라 영해와 영
공에 이른다”고 되어 있으므로, 말비나스 문제는 비단 15,000km2 상당
의 문제로 축소될 수 없는 사안이다. 실제적으론 영국 영토보다 열두 배
나 넓은 지역, 즉 육지와 영해를 포함해 3백만km2 이상의 지역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다. 바다에 관한 유엔 협약에 따르면 해저 지하자원과3) 
해양 공간의 가치는 전략적으로 매우 우수하다. 그러므로 경제발전이라는 
측면에서도 말비나스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아르헨티나 민중에게 말비나스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1994년 개정된 
헌법 첫 번째 줄에도 나와 있다. 헌법 개정안에서 아르헨티나는 국토의 
일부로서 말비나스 섬을 포함하여 조지아 섬, 샌드위치 섬과 그 지역의 
영해 및 부속도서에 대해 “정당하고도 절대적인” 영유권을 주장한다. 
말비나스 제도의 수복과 통치권의 완벽한 수행은 아르헨티나 민중의 영원
하고도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다. 물론 수복방식은 물론 말비나스에 거주
하는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면서 국제법의 원칙을 따라야 할 것이
3) 구리, 금속 단괴, 석유, 가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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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비나스는 아르헨티나의 국가적 자존심과 경제발전 문제가 어우러진 
문제로, 해결해야 할 최우선 정책 중 하나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르헨티나의 대의는 지역사회를 넘어 국
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다. 미주기구는 창설 당시 결의문 33호를 
통해 식민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위원회의 역할은 식민 모국의 후원
을 받고 있는 아메리카의 영토와 강대국이 강제로 점령하고 있던 영토를 
구별하기 위함이었다. 이 위원회에 따르면 말비나스와 조지아 섬, 샌드위
치 섬은 두 번째 범주, 즉 강대국이 강점하고 있는 지역에 속했다. 출범 
당시부터 미주기구는 말비나스 문제와 관련 아르헨티나의 요구를 지지했
던 것이다. 남미공동시장 또한 1996년 포트레로 데 로스 푸네스 선언을 
통해 말비나스에 대한 아르헨티나의 입장을 지지한 이래 오늘날까지 반복
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남미국가연합 창설 이후 아르헨티나에 대한 남미
의 지지는 훨씬 더 확고해졌다. 
또한 아르헨티나는 남미 대륙을 넘어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호소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엔, 비동맹국가운동, G-77의4) 지지를 
기대하고 있다. 다자간 회의에서도 아르헨티나는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정
상회의와 함께 남미정상회의·아랍정상회의·남미와 아프리카 정상회의 등
에서 끊임없이 말비나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말
비나스 문제를 진전시키기 위해 식민주의의 고통을 공유한 아메리카, 아
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2001년 12월의 정치, 경제, 사회적 위기 이후 집권한 네스토르 키르
치네르 정부는 말비나스 문제를 아르헨티나의 최우선정책으로 채택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최우선적으로 영유권 협상 재개를 추진하고 있지만 영
국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임시통행증 형식을 택해서라도 양국 간 실질적이고 잠정적인 이해
4) G-77은 국제 연합 내의 개발도상국의 연합체이다. 77개국의 모임으로 출발하여 77
그룹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나, 이후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새롭게 참여하여 현재 130
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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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남부 우슈아이아에 설치된 말비나스 섬 조형물 앞에서 연설하는 크리스티나 대통령
관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영유권협상 재개에 
필요한 조건들이라면 무엇이든지 다룰 준비가 되어 있다고 대내외에 공표
했으며, 그 방식은 아르헨티나 헌법과 유엔 총회의 결의안에 따라 말비나
스 주민들의 생활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었다. 한편 아르헨티나 정부는 양
국 간 협의 없이 말비나스 지역에서 벌이는 영국의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
선 강력하게 항의했다. 지하자원에 대한 영국의 일방적인 탐사와 군사훈
련을 비판했으며, 나아가 영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섬 주민들 사이의 일방
적인 주민투표 강행 움직임도 거부했다. 
현재 연임중인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데 키르치네르 정부의 대응방
식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다. 크리스티나 정부는 국제사회에 세 개의 섬
과 주변 해역에 대한 완전하고 효과적인 영유권 회복을 꿈꾸는 아르헨티
나의 영원한 갈망을 피력했다. 또한 그것을 평화적으로 되찾으려는 아르
헨티나의 노력은 정당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것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크리스티나 정부는 식민주의 잔재청산을 위해 영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설 
[기획특집] 말비나스와 영토보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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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과 유엔에 의해 발효된 40개의 결의안을 지킬 것을 촉구해 오고 있다.
말비나스와 영토보전의 원칙
1945년에서 2013년 사이 아르헨티나 정부는 유엔 총회에 말비나스 
문제에 관한 항의 서한을 체계적으로 제출했다. 이로 인해 말비나스 문제
와 관련된 수십 가지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그 중 총회에서 채택된 두 개
의 중요한 이정표가 있는데, 바로 결의안 1514/60과 2065/65이다. 
1960년 12월 14일의 결의문 1514는 식민주의의 폐해를 겪었던 지역의 
민중을 보호하기 위해 채택된 결의안으로, ‘식민지 제국 및 모든 민중의 
독립부여에 관한 선언’이라고 부른다. “모든 민중은 자기 결정권을 가
지며, 이 권리에 의거해 모든 민중은 정치적 지위를 자유로이 결정하며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발전을 자유로이 추구한다.”고 규정했다. 결의
문의 주요한 목적이 바로 ‘주민자결주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 
원칙은 당시 큰 지지를 받아 탈식민화 과정의 주된 토대로 작용했으며 
60년대 이후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지만 결의문 1514에서 채택한 주민자
결주의 원칙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토보전의 문제
였다. 독립된 국가의 통합과 영토보전을 총체적 또는 부분적으로 분할하
거나 훼손하려는 모든 파괴적 시도는 유엔의 목적 및 원칙과 양립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1965년 12월 16일 주민자결의 원칙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
의 결의문 2065가 채택되는데, 말비나스도 이 경우에 속한다. 결의문에서 
유엔은 “주민자결의 원칙을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정부를 가진 주권독립
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일을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분할 또는 
훼손하게 될 여하한 행동도 승인하거나 장려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는 다른 어떤 국가 또는 영역의 민족적 통일 또는 영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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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 일부나 전부의 분단을 목적으로 하는 어떠한 행동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선언했다. 이것은 주권독립국가의 영토보전 또는 정치적 통
일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말비나스 
문제를 함축적으로 언급한 유엔의 첫 번째 결의였으며, 유엔은 이처럼 
‘거주민을 두고 두 국가가 다투는 영토분쟁’과5) 같은 전형적인 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것을 권고했다.
분명 결의문 2065는 아르헨티나의 위대한 외교적 승리였다. 양자 간
의 문제를 다자간의 문제로 끌어 올린 것으로, 다자관계에서는 양국 간 
힘의 불균형이 적절하게 해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말비나스 문제를 두 국
가 간의 영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
별한 케이스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말비나스에서 주민자결의 원칙은 배제되었다. 유엔 특별조사위원회에 
의하면 말비나스에는 토착 원주민이 존재하지 않고 단지 영국 정부에 의
해 이주된 사람들만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즉 주민들은 식민지 권력에 결
코 굴복하거나 종속되지 않았으며, 그곳에 발생한 유일한 사건은 식민지
화된 영토만 있었을 뿐이다. 유엔은 이미 반세기 전에 말비나스 문제를 
아르헨티나 영토보전을 침탈한 행위로 규정했다. 유엔은 결의문 2065/65
만이 아니라 그 뒤 총회 또는 탈식민위원회에서 채택된 39개의 결의문 
어느 곳에서도 결코 주민자유결정의 원칙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결론
말비나스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요약해 보자. 본 
논문은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명확하게 특징짓고 있다. 첫째, 말비나스
는 두 국가 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는, 식민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별한 
5) 영토분쟁에서는 거주민들의 희망이 아니라 단지 이익만이 논의된다. 그러므로 영국
정부에 의한 주민 공청회나 국민투표실시 등은 정당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뉴스와 쟁점] 브라질의 대규모 시위를 통해 불거진 정치개혁 요구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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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스라는 것과, 둘째 이렇게 특수한 경우 유엔은 주민자결의 원칙보다 
영토보전의 원칙을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제 국제사회는 강대국이 항상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에게 
동등한 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줄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것은 바로 
영국정부가 말비나스와 조지아 섬, 샌드위치 섬의 영유권 문제를 아르헨
티나와 다시 협상하도록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것이다. 
［김용호 옮김］
루씨아노 다미안 볼리나가 – 현재 아르헨티나 로사리오 대학교 계열인 인테르아메리카
나 대학교 아르헨티나 정치사 교수이다. 2009년 라플라타 대학교에서 국제관계학 석사 
학위를, 2011년 로사리오 국립 대학교에서 동 과정 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7년 9월부
터 2008년 2월까지 국립국제교육원의 지원으로 경남대학교 극동연구소에서 연구 활동
을 수행한 지한파 학자이기도 하다.
김용호 – 서울대학교 강사
Malvinas y e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La “Cuestión de Malvinas” se trata de una disputa territorial de 180 años entre el 
Reino Unido de Gran Bretaña e Irlanda del Norte (en adelante Reino Unido) y la República 
Argentina por tres archipiélagos del Atlántico Sur: Malvinas, Sandwich del Sur y Georgias 
del Sur. Cabe destacar que sólo el primero de ellos se encuentra poblado.  
El artículo tiene dos ejes analíticos. El primer eje expone y caracteriza la sucesión de 
acontecimientos que dieron fundamento a la disputa de soberanía entre los dos gobiernos. Se 
explicará el valor político, económico y social que tiene dicha problemática para la sociedad 
argentina en tanto se ha constituido en una verdadera política de Estado y, en consecuencia, 
en un determinante de la orientación externa y las alianzas diagramadas por la Cancillería. El 
segundo eje analítico se focaliza sobre la percepción de la comunidad internacional al 
respecto de esta disputa de soberanía, en este plano se explicaran los factores que hacen que 
e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prime respecto del criterio de autodeterminación. 
                                           
1 Doctor en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r la Facultad de Ciencia Política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Rosario (2011). Magister en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r el Instituto de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La Plata (2009). Licenciado en Relaciones Internacionales por la 
Facultad de Ciencia Política y Relaciones Internacionales de la Universidad Nacional de Rosario (2004). 
Becario de Investigación Posdoctoral del Consejo Nacional de Investigaciones Científicas y Técnicas 
(CONICET). Profesor de Historia Política Argentina en la Facultad de Derecho y Ciencia Política de la 
Universidad Abierta Interamericana (sede Rosario). Ha sido becario de investigación del Nation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duc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tividad desarrollada en el 
Institute for Far Easter Studies of Kyungnam University entre septiembre de 2007 y febrero de 2008. 
A principios del siglo XXI la “Cuestión de Malvinas” representa una limitación a la 
igualdad soberana de las naciones y deslegitima el accionar de las Naciones Unidas para 
administrar el orden internacional. Le guste o no a quien valore la cuestión, Malvinas es la 
evidencia más rotunda de que, aún hoy a principios del siglo XXI, la voluntad de las grandes 
potencias continúa siendo suficiente para mantener un enclave colonial en el Atlántico Sur. 
 
De la pérdida de un territorio a la formación de una política de Estado: 
La génesis de la disputa territorial entre el Reino Unido y la República Argentina se 
remonta en el tiempo al año 1833, cuando el país europeo decide -en ausencia de títulos 
soberanos- invadir las islas del Atlántico Sur y expulsar tanto a su población como también a 
sus legítimas autoridades, ambas de origen argentino. Si bien Londres y Buenos Aires 
mantenían vínculos pacíficos desde el establecimiento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n el año 
1825 -momento en el cual Inglaterra no formuló ningún tipo de reclamo sobre las islas- la 
praxis británica fue una “agresión” contra la Argentina porque acarreó un cercenamiento de 
su integridad territorial. Analicemos la sucesión de hechos centrales sobre los cuales se 
fundamenta el reclamo de argentino: 
- Los tres archipiélagos estaban bajo jurisdicción del Imperio español por los instrumentos jurídicos 
que delimitaron el “Nuevo Mundo”: las Bulas Pontificias y el Tratado de Tordesillas (1494). 
- La cartografía recién incorporó los territorios en el año 1520. 
- La soberanía española sobre dichos territorios fue reafirmada en el Tratado de Utrecht (1713). Desde 
entonces y hasta 1811 hubo una sucesión continua de 32 gobernadores españoles en Malvinas. 
- Los gobiernos patrios de las Provincias Unidas del Río de la Plata consideraron a los tres 
archipiélagos como herencia de España según el principio jurídico de uti possidetis juri. 
- Para el año 1820, el Oficial de Marina David Jewett tomó posesión de las Islas Malvinas en nombre 
de las Provincias Unidas del Río de la Plata. 
- El Reino Unido no manifestó pretensión alguna sobre los territorios en cuestión durante el proceso de 
reconocimiento del Estado argentino, ni al momento de firmar del Tratado de Amistad, Comercio y 
Navegación del año 1825.  
- El 10 de junio de 1829, el gobierno argentino promulgó un decreto creando la Comandancia Política 
y Militar de las Malvinas. En noviembre, Inglaterra rompe el silencio y protestó por dicho decreto. 
- El 3 de enero de 1833, la corbeta Clio se presentó en Puerto Soledad y desalojó al destacamento 
argentino haciendo responsable al gobierno británico. El 6 de enero la Confederación Argentina 
reclamó ante el Encargado de Negocios británico -acreditado en Buenos Aires- quien no estaba ni 
siquiera al tanto de la acción de los buques de su país. El 22 de enero, Argentina presentó una nota de 
protesta ante el funcionario británico, que fue renovada y ampliada en reiteradas oportunidades por el 
representante argentino en Londres. Las negativas británicas a tratar la cuestión fueron permanentes. 
- En 1834, el gobierno inglés designó a un oficial de la Armada para que permaneciera en las islas. 
- En 1841 Gran Bretaña comienza a implementar la política de “colonizar” las Malvinas, nombrando 
un “gobernador”. 
 
Estos acontecimientos fueron sistematizados en la presentación oficial que formulara 
el Embajador argentino, José María Ruda, ante las Nacionales Unidas el 9 septiembre de 
1964. Presentación que permitió alcanzar el primer gran triunfo internacional para la 
República Argentina: la “Cuestión de Malvinas” quedó circunscripta a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Desde 1833 hasta nuestros días, la República Argentina ha manifestado 
pacíficamente sus reivindicaciones. Es necesario entender que la “intentona militar” -que 
tuvo lugar en 1982- fue el resultado de un gobierno de facto que había tomado como rehenes 
los poderes democráticos y republicanos y que actuó solo en base a los “caprichos” de la 
cúpula castrense.  
La normalización de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el Reino Unido recién se produjo 
recién bajo la presidencia de Carlos Menem, a partir de las Declaraciones Conjuntas de 
Madrid de 1989 y 1990. La normalización se alcanzó gracias a la adopción de una fórmula de 
salvaguardia respecto a la soberanía y jurisdicción sobre los tres archipiélagos y sus espacios 
marítimos circundantes.2 De conformidad con la Declaración Conjunta del 19 de octubre de 
1989, la fórmula es aplicada a todas las reuniones bilaterales sobre aspectos prácticos, así 
como a las declaraciones y actos de las partes o de terceros que tengan lugar como 
consecuencia de lo convenido en las reuniones.  
Desde la reanudación de las relaciones diplomáticas con el Reino Unido y gracias a 
                                           
2 Se trata de un mecanismo que facilita y fomenta: la confianza entre las partes en materia militar a efectos de 
evitar incidentes que puedan incrementar la tensión bilateral; la conservación de recursos pesqueros; la 
exploración y explotación de hidrocarburos; las comunicaciones aéreas y marítimas entre el territorio 
continental argentino y en las islas; entre otros tantos puntos. 
esa fórmula de salvaguardia de soberanía se pudieron adoptaron diversos entendimientos 
provisorios al respecto de cuestiones prácticas relacionadas con el Atlántico Sur. No obstante, 
el lado negativo del proceso político iniciado en 1989 es que desde la normalización de 
relaciones diplomáticas, el Reino Unido no ha vuelto a sentarse en la mesa de negociación 
para tratar la cuestión de fondo: la soberanía. En este sentido, es necesario recordar que aún 
cuando el Reino Unido mantiene control efectivo sobre los tres archipiélagos, ese ejercicio de 
la soberanía es parcial porque nuestro país ejerce soberanía en los relativo a los pedidos de 
vuelos (por ejemplo, Dirección de Tránsito Aéreo), al tráfico aéreo de acuerdo a la Carta 
Operacional del año 2001, al control marino por cuestiones de sustancias peligrosas y rescate, 
entre otros puntos relevantes. 
Al analizar la política exterior argentina es evidente que el país ha ratificado siempre 
su “legítima e imprescriptible soberanía” sobre las Islas Malvinas, Sandwich del Sur, Georgia 
del Sur y sobre los espacios marítimos e insulares correspondientes, alegando que los mismos 
son parte del territorio nacional. Siendo que “(…) la soberanía territorial del Estado se 
extiende no sólo sobre el espacio constituido por tierra firme, sino, también sobre el mar 
territorial y el espacio aéreo.” (PASTRO RIDRUEJO: 2001, p. 323) la “Cuestión de Malvinas” 
no puede ser reducida a un espacio de quince mil kilómetros cuadrados porque en realidad se 
trata de más de una disputa por más tres millones de kilómetros cuadrados entre territorio y 
espacios marítimos (doce veces la superficie del Reino Unido). Bajo el amparo de la 
Conferencia de Naciones Unidas sobre Derecho del Mar el valor de los recursos naturales3 y 
de los espacios oceánicos cobra relevancia estrategia y se erige como un aporte esencial para 
el interés nacional argentino, en términos de desarrollo económico. 
Tal es la importancia de Malvinas para el pueblo argentino que ha sido recogida por la 
Constitución Nacional en la primera de sus disposiciones transitorias -incorporadas en la 
                                           
3 Cobre, nódulos metálicos, petróleo, gas, etc. 
reforma de 1994-. En dicha disposición se ratifica la “legítima e imprescriptible” soberanía 
argentina sobre las Islas Malvinas, Georgias del Sur, Sándwich del Sur y los espacios marinos 
e insulares correspondientes, por ser parte integrante del territorio nacional. La recuperación 
de dichos territorios y el ejercicio pleno de la soberanía, respetando el modo de vida de sus 
habitantes y conforme a los principios del derecho internacional, constituyen un objetivo 
permanente e irrenunciable del pueblo argentino. Se trata de una de las pocas políticas de 
Estado de la República Argentina y no solo se vincula al orgullo nacional sino incluso al 
desarrollo económico del país. 
Por otro lado, la causa argentina cuenta con un amplio respaldo regional e 
internacional. Al mismo momento fundacional de la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y 
por medio de la Resolución XXXIII se creó una Comisión a efectos de diferenciar los 
territorios americanos bajo tutela colonial y aquellos que se encontraban ocupados. Malvinas, 
Georgias del Sur, Sandwich del Sur fueron incorporados en esta segunda categoría. Desde 
entonces la Organización de Estados Americanos apoya las reivindicaciones argentinas en 
torno a la “Cuestión de Malvinas”. Desde 1996 el Mercado Común del Cono Sur 
(MERCOSUR) por medio de la Declaración de Potrero de los Funes reivindica los reclamos 
argentinos en torno a Malvinas, siendo esto reiterado por medio de diferentes declaraciones 
hasta nuestros días. Tras la creación de la Unión de Naciones de América del Sur (UNASUR) 
el compromiso sudamericano con las reivindicaciones argentinas se reafirmó aún más. En 
cuanto al plano internacional, Argentina cuenta con el respaldo de las Naciones Unidas, el 
Movimiento de Países No Alineados; el G-77; entre otros. Desde lo multilateral, también es 
relevante destacar las Cumbres de Países de América del Sur y Países Árabes y las Cumbres 
de Países de América del Sur y de África como también las diferentes Cumbres de Países 
Latinoamericanos y del Caribe. La República Argentina no está sola en el mundo para llevar 
adelante sus reivindicaciones a favor de la integridad de su territorio, cuenta con el apoyo de 
los mismos pueblos que sufrieron el colonialismo: América, África y Asia.  
Tras la crisis económica, social y política de diciembre de 2001, el gobierno de Néstor 
Kirchner reafirmó la “Cuestión Malvinas” como una política de Estado. Privilegió la 
búsqueda de la reanudación de las negociaciones de soberanía a pesar de la constante 
negativa británica y prosiguió con el cumplimiento de los entendimientos prácticos y 
provisorios bajo fórmula de salvaguardia de soberanía. Asimismo, manifestó su disposición a 
tratar nuevos aspectos que contribuyan a generar las condiciones necesarias para la 
reanudación de las negociaciones de soberanía; respetando el modo de vida de los isleños 
según garantiza la Constitución Nacional argentina y de conformidad con las resoluciones 
adoptadas en el seno de las Naciones Unidas. Sin perjuicio de ello, el gobierno argentino 
rechaza y protesta los actos unilaterales británicos en el área en disputa: no sólo la 
explotación unilateral de recursos naturales4 sino también las maniobras militares y hasta lo 
absurdo de llevar adelante un “referéndum” -si acaso puede considerarse como tal- entre los 
habitantes de las islas, por supuesto de nacionalidad británica.5   
Actualmente, las dos administraciones de Cristina Fernández de Kirchner han 
reafirmado de un modo inequívoco el carácter permanente e irrenunciable de la legítima 
aspiración de la República Argentina de recuperar -por medios pacíficos- el ejercicio pleno y 
efectivo de la soberanía sobre los tres archipiélagos y los espacios marítimos circundantes. Su 
administración ha enfatizado la existencia de un enclave colonial y la necesidad de que el 
                                           
4 La resolución 3149 de la Asamblea General de las Naciones Unidas insta a las parte a evitar modificaciones 
unilaterales en materia de explotación recursos naturales. En este sentido, hay que destacar que el Reino Unido 
lleva adelante una explotación de los recursos hidrocarburíferos contraria a las recomendaciones formuladas por 
la comunidad internacional en su conjunto. 
5 El 10 y 11 de marzo de 2013 se llevó adelante un referéndum entre los habitantes de las islas. Cabe destacar 
que esta acción no contó con el respaldo de las Naciones Unidas ni con veedores internacionales. Más aún, hay 
que destacar que se trata de una “mera consulta” entre ciudadanos británicos. Consultar: REPÚLICA 
ARGENTINA, 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 y Culto, “Cuestión Malvinas: discurso del canciller 
Timerman en el Comité de Descolonización de la ONU”. Disponible en: http://www.mrecic.gov.ar/. Consultado 
26/02/2013. 
Reino Unido, en cumplimiento de las 40 resoluciones emitidas por las Naciones Unidas, 
retome la negociación relativa a la soberanía. 
 
La aplicación de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a la “Cuestión de Malvinas”: 
Entre 1945 y 2013, la República Argentina presentó sistemáticamente reclamos por 
la “Cuestión de Malvinas” en el seno de las Naciones Unidas. Si bien hay decenas de 
resoluciones referidas al problema de Malvinas existen dos hitos claves adoptados por la 
Asamblea General: las resoluciones 1514/60 y la 2065/65. En ambos casos, las Naciones 
Unidas sostienen que la cuestión se circunscribe a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La «resolución 1514», del 14 de diciembre de 1960, se adoptó con el propósito de 
defender a los pueblos sometidos o subyugados por un poder colonial y su principal objetivo 
fue establecer el “principio de autodeterminación”. Ese principio tomó fuerza en el tiempo y 
se convirtió en la piedra angular del proceso de descolonización, que se aceleró desde la 
década del sesenta en adelante. No obstante, la resolución 1514 fijó un límite concreto al 
principio de auto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la integridad territorial. De modo que, todo 
intento encaminado a quebrar total o parcialmente la unidad nacional y la integridad 
territorial de un país, es incompatible con los propósitos y principios de las Naciones Unidas. 
Posteriormente, el 16 de diciembre de 1965, se adoptó la «resolución 2065» que 
excluyó la aplicación del principio de libre determinación de los pueblos al caso de Malvinas. 
Fue la primera resolución de Naciones Unidas que se refiere explícitamente a la “Cuestión de 
Malvinas” y que exhorta a las partes a sentarse a la mesa de negociación para tratar lo que se 
tipificó como una “disputa territorial entre dos Estados con una población en el medio”.6  
Ciertamente, la resolución 2065 coronó un gran triunfo diplomático para la Argentina 
                                           
6 De ahí que no se contemplen los “deseos” de la población sino tan solo los “intereses”, lo cual termina de 
deslegitimar todo intento encaminado a realizar una consulta popular o un plebiscito por parte del gobierno 
británico. 
en tanto no sólo se sacó el problema del ámbito bilateral hacia el multilateral donde la 
comunidad internacional tiende a acotar las asimetrías de poder sino que, además, se tipificó 
la “Cuestión de Malvinas” como un caso particular y especial que difiere de las situaciones 
coloniales tradicionales, en tanto involucra una disputa de soberanía entre dos países. 
El principio de autodeterminación quedó excluido porque el Comité Especial que 
examinó la cuestión entendió que no hay una “pueblo autóctono” sino de una “población 
trasplantada” por el gobierno británico. Es decir, la población nunca fue sometida o 
subyugada a un poder colonial, en todo caso, lo único que hubo fue un “territorio colonizado”. 
Las Naciones Unidas hace casi medio siglo que definen a la “Cuestión de Malvinas” como 
una violación a la integridad territorial de la Argentina.7 En otras palabras, ni la resolución 
2065/65 ni ninguna de las 39 resoluciones siguientes adoptadas por la Asamblea General o su 
Comité de Descolonización se han referido jamás al principio de libre determinación. 
 
Conclusión: 
La argumentación presentada deja en claro dos factores centrales para considerar la 
“Cuestión de Malvinas”: a) se trata de un caso particular y especial de colonización en tanto 
existe una disputa de soberanía entre dos Estados y b) las particularidades del caso hacen que 
prime el “principio de integridad territorial” sobre el criterio de autodeterminación.  
La comunidad internacional tiene la oportunidad de mostrar que los poderosos no 
siempre ganan, que existen disposiciones que rigen para todos por igual y la forma de hacerlo 
es exhortar eficazmente al Reino Unido para que retome las negociaciones con la República 
Argentina por la cuestión de la soberanía sobre las Islas Malvinas, Georgias del Sur, 
Sándwich del Sur. 
                                           
7 REPÚLICA ARGENTINA, Op.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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